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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증액으로 서민 주거 안정 나서야 
공공임대 예산 7.4조 원 증액은 윤정부 꼼수 예산 편성에 따른 

착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전년보다 감소, 공급 확대 위해 예산 늘려야  

 

1.​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 공임대주택 예산안은 겉으로는 증가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의 꼼수 예산 편성으로 인한 착시효과일 뿐이다. 실제 공급 물량은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6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공공택지 

매각 중단’과 ‘공공주택 확대’ 기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윤석열 정부 시기의 

예산 삭감과 공급 축소가 초래한 입주 대기기간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에도 부족하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 첫째, 2026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2025년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표면적으로 

2026년 매입임대 예산은 12조 원으로 급증했으나, 이는 2025년 윤석열 정부의 기형적 

예산 편성으로 인한 착시효과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미공급으로 쌓인 

LH 출자금 2.46조 원을 상계 처리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기존처럼 100%를 

반영하지 않고 3개년에 걸쳐 분할 편성했다. 그 결과 예산이 증가한 듯 보여도 실제 

공급 규모는 2025년 6.65만 호에서 2026년 5.75만 호로 9천 호 감소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6.9조 원이나 감소했고, 감액된 예산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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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공급 실적은 2021년 3.5만 호에서 2022년 1.9만 호, 2023년 

1.1만 호로 급감했다.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주택 확산으로 보즘금 미반환 위험이 없는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급증하고, 택지비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하면,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시급한 과제이다.  

3.​ 둘째, 2025년보다 줄어든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건설임대주택을 통합해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매각 중단’과 ‘공공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달리 2026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전년보다 0.82조 원(출자 0.16조 원, 융자 0.66조 원) 

감소했다. 특히, 건설임대주택 예산은 1.54조 원(31.4%) 감소했고, 그에 따른 신규 

공급량도 3.35만 호로 문재인 정부 시기 공급량인 7만 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기조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최소 7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다. 

주거시민단체는 국회가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역시 이에 

응답하여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는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2026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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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nZ9AAwcChxPfmzs3a6TfcrbU7UfjViXdChKfY4Xx75k/edit?usp=sharing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rjfwX_ji7nRvsbKM4_hc-t3olcZIo-oP_Jth5O00iE/edit?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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